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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은 갑자기 찾아오는가? 혁신은 반드시 새로운 것이어야만 하는가? 만약 재난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혁신이 오로지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행위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두 개념을 연결할 방법이 없을뿐더러, 사회과학의 대상으로 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재난과 혁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혁신”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제시한다.

• �재난은 느리게 찾아오고, 구조적으로 형성되며,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다. 따라서 
재난은 근본적으로 역사/사회학적인 현상이다. 미래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거쳐 조직화되고 구조화 되고 있는 일상적인 재난의 전조들을 포착해야만 한다. 
이러한 전조들은 종종 우리 사회 깊숙한 곳으로부터 배태되어 있다. 이러한 재난의 
본질적인 모습을 고려하면, 그것을 대비하고 극복하는 혁신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좁게 정의할 수 없다. 사회적 혁신과 기술적 혁신은 함께 일어나야 하며, 혁신가의 
시선은 언제나 현재의 구조를 향해야 한다. 

•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혁신은 민주적이고, 유연해야 한다. 첫째, 민주적인 혁신은 일상적인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개개인이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발언권을 갖도록 
한다. 둘째, 유연한 혁신이란 혁신 주체를 다변화 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조직적 
탄력성을 중요시 하는 혁신 전략을 뜻한다. 이러한 혁신 전략은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해,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위기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기초체력을 길러줄 것이다.

• �재난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어떤 형태의 재난이 닥쳐올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양한 재난은 
지금 이순간에도 진행중이며, 미래에 닥쳐올 모든 재난은 지금 우리 사회의 지형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들이 초래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재난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직시해야 한다. 미래의 
재난을 대비하는 혁신이란, 따라서, 우리 사회의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민주적이고 유연한 혁신 이어야 한다

요  약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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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혁신이 재난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마법의 총알은 없다. 마법 같은 백신과 치료제는 없다. 모든 것은 우리의 행동에 달렸다. 우리 
각각의 행동이야말로 향후 30일간 이 팬데믹의 향방을 바꿀 것이다. (There is no magic 
bullet, no magic vaccine or therapy. It’s just behaviors. Each of our behaviors translating 
into something that changes the course of this pandemic over next thirty days)”

Dr. Deborah Birx. 31 March, 2020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했을 무렵 미국은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함으로서 코로나-19에 대한 조기 대응에 실패했다. 3월이 되어서야 급하게 꾸려진 미국의 
테스크포스팀은 연일 기자회견을 하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성토했지만, 이미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던 전염병의 기세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TF팀의 데보라 벅스 박사는 위와 같은 말로 3월 31일의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마법의 총알이란 모든 변수와 어려움을 뚫고 사태를 꿰뚫어 내는 단 한 장의 조커 (Joker)와 
같은 비밀병기를 뜻한다. 새로운 병이 창궐하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신약 개발의 전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18개월 내에 백신이나 적절한 치료제가 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양의 세금을 제약회사 R&D에 
투입했고,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앞다투어 코로나-19 연관 과제에 
연구비를 배정했다. 긴급 승인 과제로 수백 개의 인문사회 및 이공계 연구들이 연구비를 
지급받았다. 미국 정부는 마법의 총알을 만들어내기 위해 팬데믹 초반부터 전력을 다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각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공격적인 혁신 전략을 꾀하고 있으며, 특히 IT 및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 패권을 되찾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부상은 중국의 단기적인 위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
19로 인해 이공계 인력 충원에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국인 
유학생들의 수가 급감했고, 중국 대학들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 예산이 2020년 한해 동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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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급감했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Cyranoski, 2020). 그러나 중국은 사기업을 통해 이러한 
단기적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심산이다. 칭화대학교는 지난 한해동안 8억 달러에 가까운 
기업 투자를 유치해 내며 연구 역량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협동연구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2035개의 유망 연구분야를 특정해 내고 각종 투자를 
활발하게 유치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재난의 이면에는,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 이상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으로 재난과 혁신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재난은 무작위적인 재해이며, 혁신은 
바로 이 무작위적인 대규모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마법의 총알”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관점이 가능하다. 백신, 치료제, 산업구조의 변화, 미중 패권경쟁 등의 현안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재난과 혁신을 바라보는데에 더 익숙한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혁신이란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창조적인 행위여야 하며, 막대한 사회적인 파급력을 
갖는 행위이다. 혁신 (innovation)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 또한 이런 관점을 뒷받침 한다. 
영미권에서 가장 신뢰받는 영어사전 중 하나인 미리엄 웹스터 영어사전은 innovation이라는 
단어에 대해 [noun] a new idea, methods, or device, 그리고 [noun] the introduction of 
something new 라는, 짧은 두 줄의 해설만을 적고있다. “새로운 것”을 지칭하는 용례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5세기부터 였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혁신 
= 새로운 것이라는 통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란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도입하는 혁신을 통해 발전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던, 즉 혁신이랑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라고 주장했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저작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2021년 기준으로, 구글 스칼라에서 53,000번이 넘게 인용되며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Shumpeter, 1942). 이러한 창조적 파괴는 우리 사회를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파괴 너머의, 새로움 너머의 새로운 혁신의 모습은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

둘째, 대안적인 시선으로는, 재난을 보다 넓고 긴 역사적, 사회적 맥락으로 이해하고, 코로나-
19를 이러한 맥락 안에서 위치시키는 관점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선에 의하면, 혁신은 
“마법의 총알” 재난을 극복해주는 도구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재난이 사회/역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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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배태되었듯, 이에 대응하는 혁신 또한 사회/역사적인 맥락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이 두 번째의 대안적인 시선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국제적인 혁신전략을 
관망하며,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해 본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재난과 혁신에 대해 어떤 
새로운 배움을 얻었는가? 이 재난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연 재난이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것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이 글은 재난을 느리고, 구조적이며, 일상적인 것으로 재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혁신의 모습은 민주적이면서도 유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혁신의 요구와 수요는 
시민사회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재난의 당사자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민 개개인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유연한 혁신을 구현해 낸다면, 
반복되는 불평등한 재난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뉴노멀 (new normal) 시대를 위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그 어느때보다도, 재난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바로 이순간 
정책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Ⅱ. �재난에 대한 인문학적 진단: 느리고, 구조적 
이며, 일상적인 재난

재난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매사에 각종 재난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인류 전체의 재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한다. 재난과 천재지변은 어떻게 다른가? 재난과 
사고는 어떻게 다른가? 재난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이와 같은 의문점에 대답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사가 제시한 재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재난은 급작스럽고 재앙적인 사건이다. 그것은 커뮤니티 혹은 사회의 작동을 방해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인간, 물질, 경제, 그리고 
환경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주로 자연에 의해 유래되지만, 재난에는 인간적인 근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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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있다 (A disaster is a sudden, calamitous event that seriously disrupts the 
functioning of a community or society and causes human, material, and economic 
or environmental losses that exceed the community’s or society’s ability to cope 
using its own resources. Though often caused by nature, disasters can have human 
origins.)1)” 

위와 같은 재난의 정의를 천천히 해체해 보면 재난에 대한 우리의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재난은 1) 급작스러운 것이며, 2) 그 피해가 집단의 
해결능력을 상회하고, 3) 자연과 인간 모두를 그 근원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코로나-19를 예로 들어보면, 위와 같은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
19는 급격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수많은 국가들이 이로 인해 평상시의 위기 
회복 탄력 범위를 넘어선 피해를 입었다. 또한, 코로나-19는 인간사회와 자연 사이의 
경계지점에서 발생했으되, 인간 사회의 인프라스트럭쳐를 타고 비로소 “전염”병이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재난은 일견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긴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역사적 맥락으로 부터 동떨어져 
있지 않은 사회현상이다. 즉, 재난이 우연과 불운의 이름으로 블랙박스화 될 때, 우리는 
어쩌면 재난의 요인을 찾아 인간 사회의 역량으로 그것을 예방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다. 둘째, 비록 사회 집단의 해결능력을 상회하지 않는 “작은” 
재난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개개인에 의해 경험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재난”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비록 거시적으로 그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 거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세한 
재난들이 개인과 소집단을 덮친다면, 우리는 그 사회를 재난사회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재난은 인간과 자연 모두에 의해 빚어질 수 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중에서도 
재난의 인간적인 근원, 더 나아가 인간 집단, 즉, 사회적인 근원에 대해 더욱 주목하고 있다. 
재난의 사회적 근원과 자연적 근원을 동일선상에 둔다면, 사회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은 많은 
재난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회피할 수 없었던 필연적인 재난인 것으로 잘못 해석되는 
사례들이 생긴다. 

1) https://www.ifrc.org/en/what-we-do/disaster-management/about-disasters/what-is-a-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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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재난의 세 가지 사회적 측면을 조명하고자 한다. 재난은 
느리고, 구조적이며, 일상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문학 등의 영역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1. 느린 재난 (slow disaster)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인도 보팔 유니온 카바이드 유독가스 누출사고, BP 오일 원유 
누출사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이들 재난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재난의 발생 자체는 순식간에 촉발되었을지 몰라도, 그러한 순간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재난의 전조가 축적되어 왔다는 점이다. 환경과 과학기술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해온 기술사학자 사라 프리챠드 (Sara B. Pritchard)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두고, 기술과 환경, 그리고 역사가 함께 빚어낸 3중의 재난이었다고 묘사한 바 있다. 
그녀에 따르면, 순수한 자연재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소를 불운하게 덮친 
불가피한 자연의 힘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재난의 자연화 (naturalization of disaster)” 로 볼 수 있으며, 인간 사회의 책임을 재난의 
원인으로부터 소거해 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불안정한 지질학적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왜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에 있어야 했는지, 사고 발생시 원전 오염수가 태평양 전역으로 
흐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어야만 했는지, 더 나아가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쳤을 당시 위기 관리 시스템은 왜 실패하였는지 등, 
이러한 사회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질문을 묻지 않는다면,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의 재난적인 
특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Pritchard, 2012).

따라서, 재난을 “느린 것”으로 보는 것은 재난의 단면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 과정으로서의 
재난, 혹은 누적된 역사성의 필연적 결과로서의 재난의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재난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며, 구체적으로는 “사회-
문화 시스템의 실패를 수반한, 외적이거나 내생적인 위기로부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지키는데 실패한” 모든 현상들을 지칭하는데 쓰인다 (Bates & Peacock, 1993, p. 13).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재난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순간적인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누적된 결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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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자들과 역사학자들 또한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표한다. 인류학자 킴 포츈 (Kim 
Fortun)은 따라서 재난을 “표준적인 절차와 통념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그리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정확히 구획할 수 없는 손상을 야기하는, 서로를 포괄하는 다양한 시스템의 
실패 (failures of diverse, nested systems, producing injurious outcomes that cannot 
be straightforwardly confined in time or space, not adequately addressed with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and established modes of thought)” 라고 정의한다 
(Fortun et al., 2016).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난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지구상의 한 공간에 존재했던 작은 사건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점의 
임의의 공간에서의 재난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뉴올리언즈의 흑인 
노예들이 착취를 당하던 사탕수수밭은, 시간이 흘러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수입의 25%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정유공장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 부근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적이고 누적적이며 느린 재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영문학과 인류학 또한 재난을 느리고 긴 시간의 흐름으로 맥락화 해서 이해한다. 
의료인류학자 폴 파머는 구조적 폭력 (structural violence)라는 개념을 통해, 지역적이고 
고립되어 보이는 빈곤, 범죄, 사고, 질병, 죽음 등의 현상들이, 사실은 초국가적이고 
초역사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P. Farmer, 2004; P. E. Farmer, 1990). 
파머는 아이티의 HIV와 매독의 창궐, 그리고 식민지배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저개발지역 
국가들을 사례로 하여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형태의 재난이 얼마나 견고하게 재생산되고 
있는 드러내 보였다. 인간 고통 지수 (human suffering index)에 따르면, 27개의 국가들이 
“극단적인 고통 (extreme suffering)”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이들 국가들은 정치적인 불안과 빈곤, 의료제도의 붕괴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구조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것이고, 따라서 오랜 시간에 걸쳐 자행되는 
초국가적인 폭력의 단면이기도 하다. 영문학자 롭 닉슨 (Rob Nixon)은 느린 폭력(slow 
violence)라는 표현으로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가 자행하는 환경오염을 매개로 한 폭력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느린 폭력이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폭력, 
시공간을 넘어 널리 확산하는 시간 지체적인 파괴, 일반적으로 전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 오랜 시간에 걸쳐 벌어지는 폭력”을 뜻한다 (Nixon, 2011). 이러한 폭력은 그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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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퍼지므로, 그 파괴력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기 어려우며, 이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다. 닉슨은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주의 (environmentalism of the poor)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잘 포착되지 않기에, 닉슨은 이들과 연대하며 문학 활동을 
해왔던 작가들을 소개하며, “약자들의 가시성 (visibility of the poor)”을 높이기 위한 학자-
시민운동 사이의 연대의식을 강조한다. 가령, 1984년 인도 보팔에서 발생했던 유니온 
카바이드 공장의 가스 누출사고는 인드라 신하의 소설 “애니멀즈 피플”의 모티브가 되었고,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는 극단적인 생태 위기 앞에서 “나무 심기”라는 상징적이고 느린,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느린 폭력에 저항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가들의 시도는 재난이 꼭 빠르고 드라마틱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응 또한 반드시 “혁신적”이거나 신속한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드러내 
보였다.

2. 구조적인 재난 (structural disaster)

기술사학자 스콧 놀즈는, 따라서 “중립적인 재난”도, “순수하게 자연적인 재난”도 없다고 
단언한다. 재난의 현장은 누적된 역사의 결과일 뿐 아니라, 그러한 누적된 역사의 방향을 
재난의 현장으로 물꼬를 튼 사회의 공동 책임이기도 하다. 여기서 사회의 책임이란, 
불특정한 사회의 다수의 책임이라는 뜻이 아니라, 후기 산업사회의 작동 방식, 즉 사회 
구조가, 특정 형태로 재난을 촉발하고, 그 피해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뜻이다 
(Knowles, 2014). 

재난의 구조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난이 발생하는 
이유가 사회의 구조로부터 기인한다는 점과, 둘째, 재난의 피해가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소수의 약자들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그것이다. 먼저, 재난의 발생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요인은 위험사회 (risk society)에 대해 개념화했던 울리히 벡 (Ulrich 
Beck)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했다. 벡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상시화 된 위험을 전제로 하며, 
이 위험이 사회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사회와 구별된다 (박재묵, 2008). 
전통 사회의 사회적 갈등이 자본과 소유에 의해 촉발되었다면,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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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바로 이 도처에 있는 위험에 대한 통제와 분배의 문제로 인해 심화된다. 이렇게 
위험이 일상화된 것은 사회가 복잡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찰스 페로우는 특히 기술 시스템을 
사례로 하여,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정상사고 
(normal accident)라고 정의했다. 벡과 페로우의 논의를 조합하면, 현대 사회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위험 요소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대규모의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쉬운 사회이다. 생물학자 롭 윌러스 (Rob Wallace)는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 (Big Farms Make Big Flu)이라는 책에서, 축산업, 농업, 자본주의, 전염병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현대 사회의 “현재적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화된 축산업 및 
농업이 상식이 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이 관계 맺는 방식은 위험요소를 
생산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즉, 개별적인 위험 요인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러한 위기 상황을 조장하는 배경은 구조적이고 심원하다 
(Wallace, 2016).

위험이 도처에 있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위험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기에, 울리히 
벡은 “위험은 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위험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환경사회학자들은 사회구조적으로 조직되는 재난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이 일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코로나-19는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사회 
그룹별로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뼈저린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색인종, 빈곤층,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 위협, 경력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의 심화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집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Ballew et al., 2020; Bambra et 
al., 2020; Pitas & Ehmer, 2020). 이들은 각자 건강보험 수혜 여부, 직장 존재 유무, 사회적 
자본의 유무, 생업의 근무 형태, 가사노동의 부담량, 거주 지역, 범죄기록의 유무 등 수많은 
사회구조적인 위치성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정도로 위험을 경험한다. 우리의 사회구조는 
위험을 야기할 뿐 아니라, 불균등하게 배분한다.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위험은 사회구조적으로 가려지기도 한다. 즉, 당사자가 아닌 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타인의 위험과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목도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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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를 덮쳤던 2005년, 도시 근교의 석유화학공장에서 넘쳐 
흐른 유독물질들이 도시의 가장 저지대인 흑인 주거지역에 고였다. 가재도구가 홍수와 
파도에 떠내려가는 동안 유독물질은 이들의 땅 깊숙이 스몄다. 물이 빠져나간 후 주정부는 
도시의 손실을 파악하고 나섰으나, 저지대의 화학오염은 감지되지 않았다. 금융시설이 
모여있던 시내 중심부의 손실을 책정하는 것보다, 빈곤지역의 환경오염을 측정하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뒤늦게 역학조사가 시행될 무렵, 독성물질은 모두 땅 깊이 
스며들거나 휘발되어 사라졌다. 낮은 곳으로 넘쳐 흐른 위험은 이렇게 감지할 수 없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위험으로 제도화되었다. 사회학자 스콧 프리켈 (Scott Frickel)은 “환경 
검사는 생태의 복잡성과 사회의 역사를 대개 무시한다. (…) 알 수 있는 것과 알려지지 
않은 채로 묻히게 될 것을 구획해 내는 환경 역학검사는, 따라서, 기술적인 판단 만큼이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썼다 (Frickel & Vincent, 2007, p. 187).

구조적인 재난은 건강 통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건강불평등은 인간이 아프고, 고통받고, 죽기까지의 생물학적인 과정이, 사실은 사회적인 
요인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한국의 경우 교육 수준, 소득 구간, 고용 형태, 
결혼 여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 (social determination of health)의 
패턴이 관찰되어 왔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화장품 외판원으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연령 등의 변수를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직장인 여성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광염의 발병이 두드러졌다. 조사에 
참여한 25%의 여성 화장품 외판원들이 방광염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반해, 평균적인 
직장인 여성의 방광염 발병률은 6.5%였다. 화장품 외판원의 62.3%는 제때 화장실을 갈 수 
없는 노동 환경임을 토로했는데, 이는 방광염의 발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Choi et al., 2021). 소변도 보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사회, 이 사회의 노동환경은 
구조적 재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노동 현장은 
재난의 현장이지 않을까?

3. 일상적인 재난 (mundane disaster)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쓰나미, 허리케인 등의 대규모 재난이 아닌, 작지만 뚜렷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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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잘 알려지지 않지만 누군가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재난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산업보건학자 양선희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약 11만건에 달한다. 이중 사망자는 
2,000여 명에 달하고, 이중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고가 60% 가량을 
차지한다. 지난 30년 동안 전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이 재난이 발생하는 현장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사무노동현장에서 육체노동의 
현장으로 밀려났다. 2020년,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떨어짐,” “끼임”,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등의 단어로 표현된 산업재해 사망자의 수는 882명에 
달했다. 이중 39.3%인 347명이 60세 이상이며, 94명은 외국인이었다 (고용노동부 2021). 
지난 한해 동안 하루 평균 2인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떨어지고 깨져 죽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악하고 위험한 일터에서 물리적인 위해와 정신적인 폭력에 내몰려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재난이란 코로나-19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겠지만,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거는 누군가에게, 재난은 훨씬 더 일상적이다. 사회학자 
메튜 데스먼드 (Matthew Desmond)는 이와 같은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일상화하고, 심지어 그것을 편안한 것으로 여기도록 훈련된다고 주장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현장에서 매일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위험 
앞에서 편안해야”한다고 교육받는다는 것이다 (Desmond, 2011). 

일상적인 재난은 대개 심각한 재난으로 떠오르지 못한다. 재난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인내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이기도 하며, 대개 이들의 고통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부상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는 누군가 
에겐 잠시의 불쾌감일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벗어날 길이 없는 고통의 일상 이기도 
하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실시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로 여름의 열 지수와 
취약계층의 사망률 사이에는 괄목할만한 정비례 관계가 관찰되었다 (김아영 et al., 2021). 
또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평균보다 46% 
이상 더 많은 의료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나영, 2014). 이러한 양상은 
미국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1992년부터 10년간 축적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20개 
대도시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이상기후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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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이런 일상적인 재난에 주목하지 않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재난은 우리가 당사자의 고통에 주목하지 않는 한 실감하기 어렵기 때문인 탓이 클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고통이 얼마만큼의 강도로 실제로 존재하는지, 당사자들은 매일 
뚜렷하게 느끼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특권의 틀을 벗어나 그 
고통을 쉽게 상상하기 힘들다. 이것은 개개인의 양심 혹은 도덕적인 선택의 문제로 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선도적인 감수성을 발휘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장애인이 마주하는 일상적인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자. 변호사 김원영은 
장애인이 마주하는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통에는 화장실의 부족, 이동권에서의 소외 등 물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에 속하지 
못한 타자임을 느끼도록 하는 정신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당연한 
권리로서 “이동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여년이 되지 않았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도시 곳곳에 설치되기 시작한 것도 2008년 이후부터였다. 외출을 
할 때마다 목적지 주변의 장애인 화장실을 검색해야 하는 일상적인 고통을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휠체어가 턱을 넘지 못하는 화장실 계단과 식당의 문턱 
앞에서 장애인들은 모든 사회생활의 가능성을 차단당하는 듯한 절망감을 느낀다. 사회의 
물질적인 인프라스트럭쳐로부터, 이들은 ‘타자’가 된다 (김원영, 2018). 이들의 일상은 
비장애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왜 재난이 아닌가? 이들의 재난을 해결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 개발보다 당연히 덜 중요한 문제인 것일까?

가장 음성화된 재난으로는 자살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자살에 대한 통계는 자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작지만 분명한 자료가 된다. 국회미래연구원 박상훈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1만 3,799명이 자살했다. 하루 평균 37.8명, 
1시간에 1.6명이 자살을 하는 사회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사망자가 1만 5천명인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자살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 지 파악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6.9명에 달해, OECD 평균의 두배가 넘었다. 특히 노인층의 자살이 두드러진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집계에서 80세 이상의 노인은 70명에 달했다. 전체 평균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는 노인 빈곤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률 또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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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치의 3배 가까이 된다 (43.5% vs. 14.7%) (박상훈 et al., 2021). 자살은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고,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사회학의 명제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들이 자살을 선택하기 까지 겪어야 했던 인생과 사회는 과연 재난이 아닌가? 그들이 
살아가던 우리 사회는 재난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도처에 있는 사회가 아닌가?

이상, 우리는 재난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했다. 코로나-19를 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재난을 거대하고 가시적인 것으로만 막연히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재난은 훨씬 더 일상적이고 미시적이다. 그러한 재난을 발굴하고, 그것을 
“재난”이라고 규정하는 작업에는 인문학적인,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으로 재난을 재정의한다면,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자연스러운 고찰에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혁신”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가? 그리고 
만약 그것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면 어떤 대안적인 접근들이 가능할까?

Ⅲ. 코로나-19와 “혁신”의 재정의

이처럼 재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급작스럽거나, 가시적인 방식으로만 찾아오지 
않는다. 재난의 가능성은 우리 사회와 역사 안에 항구적으로 배태해 있으며, 각종 재난은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재난을 사회학적이고 역사학 적인 
시선으로 재 정의한다면, 따라서, 재난을 회피하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전략도 제고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혁신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전 세계적인 화두였다. 코로나 검사 키트, 백신, 
치료제 등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혁신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배우고 지나가는 교훈이 이와 
같은 방식의 “첨단 혁신의 중요성”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인 방책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혁신에 대한 관점은 재난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복잡성을 해결해 
내는 점진적인 사회 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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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어떤 관점으로 재정의 해야 할까? 혁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 
하고, 코로나-19로부터 배울 수 있는 혁신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본다.

1. 혁신의 과거: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혁신, 특히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는 정책학과 경제학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을 분배하고, 기술 발전을 장려하며, 대학과 
기업의 특허 취득을 최선의 가치로 두는 혁신 정책이 세계대전 이후의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아 왔다 (Bennett & Sarewitz, 2006; Kleinman, 1995). 세계대전 
이후 미국 과학 연구 개발국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OSRD)의 
국장이었던 바네바 부시 (Vannevar Bush)는 과학, 그 끝없는 진보 (Science, the Endless 
Frontier)라는 정책 소책자를 통해, 과학자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주장했다. 부시의 조언을 바탕으로 1950년, 미국의 국립 과학 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설립되었고, 이후 미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조는 부시의 철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궤도 내에서 발전했다. 

바네바 부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혁신에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두지휘 했던 전시의 과학행정가 였던 부시의 행보로는 
놀라운 주장이었는데, 맨해튼 프로젝트야말로 국가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한 혁신의 승리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시는 전시 비상사태의 혁신 정책과, 평화 시기의 혁신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제시한 과학기술 혁신의 모습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는 자원을 투자해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하되, 과학자 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둘째, 과학자 사회의 경쟁과 호기심에 의해 촉발된 과학기술혁신은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확산된다. 셋째, 숙련된 지식노동자와 특허가 
과학기술혁신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며, 자본주의의 작동을 원활하게 한다 (Bush, 1945). 

이러한 미국 특유의 혁신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상식적인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다. 기업-정부-대학의 끈끈한 연계와 과학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혁신 거버넌스의 모습은 미국 뿐 아니라, 비록 조금씩 그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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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지라도, 수많은 서구 국가들에서도 반복되어왔다. 정책학자 쇼비타 파타사라티는 
이러한 혁신 정책의 기본 전제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타사라티에 의하면 기존의 혁신 정책은 “과학 연구와 기술적 진보를 장려하고, 그 결과가 
공공의 이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기술적 진보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균등한 진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험했다. 
즉, 공학적인 관점으로 디자인된 혁신 정책은, 사회적 복잡성을 해결해주지 못하며, 따라서 
“형평성 있는 혁신 (equitable innovation)”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Parthasarathy, 2020). 

파타사라티에 따르면 기존의 혁신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 
보였다. 첫째, 미국의 의료과학기술 혁신에 비해, 건강 격차에 대한 연구는 지나치게 
부족하다. 미국 국립 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의 연구 예산을 보면, 
유전체를 기반으로 한 의료 혁신 연구에 배정된 예산은 구조적인 인종차별로 인한 건강 
격차에 대한 연구에 비해 500배 이상 많다.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순수하게 과학자의 손에만 맡겨지는 경우, 이처럼 사회적으로 가시성이 떨어지거나 
지불 능력이 부족한 그룹에 대한 연구는 혁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하락하게 된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아직도 미국의 과학자들은 왜 코로나-19의 희생자들이 유색인종 
집단에 집중되었는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코넬 대학교의 스티브 힐가트너 (Steve 
Hilgartner)와 하버드 대학교의 쉴라 자사노프 (Sheila Jasanoff)로 구성된 연구팀은, 
코로나-19가 남긴 파라독스 중 하나로, 미국의 처절한 실패를 들고 있다. 이들이 국립 과학 
재단을 통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해 전 세계 각국이 각기 다른 대응을 
보였는데, 이중 미국은 가장 최첨단의 의료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최하위의 대응능력을 보였다. 미국은 감염률, 사망률, 경제적 불평등 심화도, 
정치적 불안정성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파라독스는 그 자체로 
혁신의 목표가 재설정되어야 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Jasanoff et al., 2021).

둘째, 정부에 의한 개입이 최소화 됨으로서, 조율되지 않은 과학기술혁신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불평등이 초래되었다. 위에서 강조 하였듯이,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는 자율적인 과학자 사회와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개인 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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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통제하는 정부의 역할이 부재한다는 점은 비상시에 사회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는 뜻이 된다. 미국의 혁신 정책학자들이 주목하는 
모범 사례는 한국의 대응 사례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염기서열 
공개한 2020년 1월 12일 직후, 국내 업체들에서 내놓은 진단 키트들을 긴급 승인해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키트들을 대량으로 구입했을 뿐 아니라, 
공중보건 인프라를 통해 신속하게 배포해 초기 방역대응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독특하게도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또한 국가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드문 사례이다. 이 두 영역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동시에 발휘된 사례가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과학기술적인, 그리고 
공중보건적인 동시 대응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부재하였던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극단적으로 다른 초기 대응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코로나-
19 진단 키트의 보급이 현저하게 느렸을 뿐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검사를 
받을만한 여건이 갖추어지는데 에도 긴 시간이 걸렸다. 뉴욕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폭증하던 2020년 여름에도, 여전히 도시의 빈곤지역에 대해서는 감염자 통계 조차 
존재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셋째, 특허 제도로 인해 과학기술혁신의 이득이 널리 보급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전적으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로열티를 책정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천문학적인 금약의 로열티를 
요구함으로서 신약의 사회적 이용을 저해해 왔다. 이를 반증하듯,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출시했던 길리어드 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다. 2020년 1월 말, 한주당 $63 정도에 불과하던 길리어드의 주가는 4월 중순에는 
$84달러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정작 길리어드는 해당 기간동안 아무런 혁신을 이루어 
내지도 못했고, 미국의 신약개발 전문가들은 연일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낼 때였다. 
길리어드의 주가는 언젠가 신약이 개발된다면, 그 로열티로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집단기억에 의해 상승했던 것이다. 실제로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개발했을 
당시 미국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약으로 인한 수익은 전적으로 
회사의 소유로 돌아갔다. 길리어드가 2015년에 시장에 내놓았던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Sovaldi)의 가격은 12주 어치가 무려 $84,00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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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약기업들의 특허 전략은 특허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위배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이 특허를 강조해 왔던 이유는 특허가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할 뿐 아니라, 혁신의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서, 뒤이은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을 
의도하기 위함이었다. 즉, 특허 제도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일 뿐 아니라, 
협력과 시너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미국 제약회사들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특허법은 협력보다는 기업들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한 법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코로나-19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임의로 특정 약물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권을 유예시키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캐나다, 독일, 
칠레, 에콰도르 등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검출 기술, 치료제, 백신 등에 
대한 특허권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던 바 있다 (Hoen, 2020). 

요약하자면, 통념적인 혁신의 관점은 코로나-19 등의 재난 상황에서 많은 한계점을 
보인다. 특히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으로 대표되는 혁신 거버넌스의 모습, 즉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학자 사회와 대학 및 사기업의 조직적 지원, 그리고 특허 
제도를 바탕으로 한 지적 재산권의 강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지도 못하다는 고민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혁신은 오로지 과학기술의 영역에서의 혁신 
만을 지칭한다.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의 수 많은 문제들이 언제나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혁신의 
새로운 요소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

2. 혁신의 미래

이 장에서는 혁신의 새로운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며, 혁신이라는 개념을 이에 맞추어 
우리가 어떻게 제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그룹의 학자들의 관점들을 종합해 본다. 
혁신에 대한 주류적인 관점은 주로 경제학과 경영학에 그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반해, 
대안적인 혁신의 관점에 대한 연구는 융합 학문 분야에서 제시되어 오고 있다. 과학기술학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과학사, 과학사회학, 기술경영학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미래를 위한 혁신의 새로운 모습으로 1) 민주적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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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 유연한 혁신을 들 수 있다. 재난을 극복하는 혁신은 과학기술혁신의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즉, 사회적인 도구로서의 과학기술, 그리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해 내는 방법론으로서 과학기술정책을 다룬다면, 그것은 재난을 타자화 하고, 혁신을 
만능치료제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혁신은 과학기술의 도구적 
혁신을 넘어서, 사회의 유대감과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하는 사회적인 
혁신이어야 한다. 

2-1. 민주적인 혁신

혁신과 민주주의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쉽다. 혁신은 효율성과 과감성에 
대한 개념이며, 민주주의는 형평성과 숙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은 
이 두 개념 사이의 인위적인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과학기술혁신의 
목표와 방향성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수행된다면, 그것의 사회적인 이득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용자들의 수요와 동떨어져 있는 대규모 과학기술혁신보다, 비록 작고 미비해 
보일지라도, 현장의 사용자들이 정말로 활용하고 정비할 수 있는 종류의 과학기술혁신이 
삶의 질 개선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주장해 왔다. 적정 기술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피터 둔 (Peter Dunn)은, 적정 기술이 비록 풍성한 사회적 솔루션들을 무수히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과학기술과는 거리가 있지만, 특정 지역 사회의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단 하나의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에는 그 힘을 발휘한다고 
주장했다 (Dunn, 1979). 다시 말해, 사용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되도록 
전방위적인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규모 과학기술혁신에만 매달리게 된다. 이는 마치 
팔이 1000개가 달려 있다고 하는 천수관세음보살과 같은 기술혁신이 될 것이다. 대신, 
적정 기술은 이 하나 하나의 팔이 붙잡는 개개인의 다양한 사례들에 집중한다. 민주적인 
과학기술 혁신은 한 명 한 명의 손을 붙잡는, 작지만 확실한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혁신 전략으로는 리빙랩 (Living lab) 등을 비롯한 
민주적인 과학기술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사회적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다. 리빙랩이란 
말 그대로 기술의 실 수요자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과학기술혁신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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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되는 사회적 실험을 뜻한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마을은 실험실이 되고, 주민들은 
과학자가 된다. 지역사회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리빙랩 플랫폼에서는 크게 탐색, 실험, 
그리고 평가의 과정을 통해 전문가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구체화시켜 
나가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안 및 적용해보고, 마지막으로 일련의 과정을 
함께 평가하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역량을 고양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성지은 et al., 
2014, 2016). 리빙랩의 관점은 지리적으로 묶여있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일 뿐 아니라, 공통된 사회적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그룹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을 발굴하고 구현해 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민 집단을 과학기술의 논의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을 
“대중의 과학 참여 (public engagement in science)”라고 하는데, 유럽의 몇몇 국가들을 
시작으로 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초보적인 형태의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시민참여 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를 들 수 있는데, 
이 모임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해진 이슈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토론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아젠다를 도출해 내는 과정을 거친다. 미국의 경우 나노 과학의 
잠재적인 건강 위해성을 두고 이러한 사회적 실험이 벌어진 바 있으며 (Bennett & 
Sarewitz, 2006; M. Powell & Kleinman, 2008), 현장 양봉업자들과 곤충학자들이 꿀벌의 
집단 폐사 (Colony Collapse Disorde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Suryanarayanan & Kleinman, 2016, 2013).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 
생명복제기술, 원자력 정책 등의 주제를 두고 대학과 시민단체 등의 민간 조직들의 주도로 
몇 번의 합의 회의가 개최되었던 바 있다. 

비록 리빙랩 이라고 명명하지는 않더라도, 전문가-시민 조직이 협동적으로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혁신을 시도해 온 사례는 더 있다. 특히 환경운동의 영역에서 진전이 크다.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과학기술 전문가들과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시민과학자 
(citizen scientists)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제도권 내의 아젠다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지역사회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권을 침범하는 
사례들이 있음을 주장해 왔다. 특히 환경 및 보건 규제와 관련된 과학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과학자 사회의 혁신과 시민사회가 서로 반목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 건축 공학의 대규모 혁신을 기반으로 한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농업 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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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에는 사시사철을 가리지 않는 농약 구름 (pesticide drift)의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사회와, 소극적인 규제로 일관하는 주정부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 (Harrison, 
2011). 캘리포니아는 원래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막지역이지만, 20세기 전반에 걸친 
개간 사업과 농업 과학의 혁신을 통해 지금은 미국 최대의 농업 주 중 하나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주기적인 물부족 현상과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오염이 뒤따랐다. 대규모 농업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잘 측정 되지도 않고, 건강 
위해성이 뚜렷하게 검출 되지도 않는 미세 농약 구름이 섞인 바람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투쟁을 계속해 왔다. 이들이 원하던 혁신 기술은 대규모 농업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술혁신이 아닌, 현장의 오염을 증명하는 기술, 농약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공기중에 
분사되지 않고 지하수에도 스며들지 않는 농약의 개발, 그리고 이를 위한 주정부 차원의 
규제의 도입이었다. 시민 과학자들과의 협동을 통해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규제를 
이끌어 냈지만 지역사회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혁신”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2-2. 유연한 혁신

사회학자들은 또한 경직된 조직구조와 경쟁 중심의 시장 체제를 벗어났을 때,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유연함이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함께 생존하는 산업 및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 모습을 뜻한다. 즉, 유연한 혁신이란, 관계지향적인 혁신으로서, 신뢰와 연대의 
증진이 사회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경제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행위로 환원되며, 이타성을 전제하지 않는 시장 중심적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창발 적인 
결과로서 상호 의존성을 초래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상호 
호혜성은 시장의 표면적 현상일 수는 있으나, 시장 참여자들의 본질적인 행동 논리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시장 참여자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단호한 조직적 흡수 
(internalization) 혹은 직접적인 통제 없이는 기회주의적인 이득을 꾀하려고 하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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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해온 조직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상호 호혜적인 규범 
(norm of reciprocity)”은 상당수의 성공적인 산업계에서 자주 관찰된다 (W. W. Powell, 
1990).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자동차 산업계는 미국과는 
대조적이게도, 조직적 흡수 없이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 모범적인 사례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를 대형 업체가 순차적으로 인수하면서, 생산 
공정상에 필요한 모든 부분 에서 개별 행위자들의 불확실한 행동들을 소거해 나가고자 
했다. 이와 같이 조직적 흡수를 통해 개별 행위자들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최소화 
전략”이라고 부른다 (Williamson, 1989). 여기서 거래 비용이란, 혁신 주체가 조직 내부에 
위치하지 않음 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통칭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러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상호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유연한 
연결망을 이루며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조직 전체의 성장을 위해 단기적이고 확실한 이득을 최대화 하기 위한 운영 전략을 
펼쳤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일본에 비해 자동차 기술에서 뒤쳐지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개별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공유하며 
혁신을 분업화 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에 비해 특정 기업들의 독점이 적게 나타났고, 
시장의 혁신 관성을 함께 공유하는, 일종의 확산된 의무감을 (diffused obligation)을 선의 
(goodwill)를 바탕으로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설명이다 (Dore, 1983). 이 
외에도 인수 및 합병을 바탕으로 한 거대 조직의 혁신 전략과 네트워크와 같이 분산된 혁신 
주체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 거버넌스를 비교한 사회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단기적인 이익 대신 호혜적인 경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혁신 전략이 갖는 
유연성을 강조한다. 경제사회학자 브라이언 우치 (Brian Uzzi)는, 따라서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개별 행위자들은 좁은 의미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벗어나, 자신들의 착근성 
(embeddedness)을 바탕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호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Uzzi, 1996, p. 677). 

조직의 유연성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업의 레질리언스, 즉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특히 MIT의 요시 셰피 (Yossi Sheffi) 교수를 
필두로 하는 경영학자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글로벌 가치 사슬 (glob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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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과 상품 사슬 (commodity chain)을 바탕으로 생산 공정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기업들이 앞서 배가해야 함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들어가는 작은 반도체 소자 
하나만 하더라도, 미국, 베트남, 일본 등의 세계 각지의 소규모 부품 제조 업체들 사이의 
거래를 거쳐야만 탄생한다. 컴퓨터, 자동차 등 수 많은 부품들을 세계 각지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업계는 말할것도 없이 엄청난 양의 불안정성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모든 상품들은 국제적인 협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각각 
엄청난 리스크를 극복하고 시장에 출시된 제품인 셈이다 (Sheffi & Rice Jr, 2005).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위험 요소라 할지라도 마치 정상 사고 (normal accident)와 같은 
형태로 전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기업의 탄력성이란 바로 이와 같은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외부의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Sheffi, 2007). 기업 
조직의 탄력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위기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존재하는 것이며, 
기업의 목표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기와 함께 
공존하고,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학습력을 갖춘 조직을 만드는 것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민주적이며 유연한 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과 사회는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혁신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창의성이란 우연성 혹은 새로움 (novelty)을 만드는 
능력과는 분리된 개념이다. 학자들은 우리가 창의성의 개념을 지식, 새로움, 의외성 등 
추상적인 현상들과 연결시킨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회학자들은 창의성을 “물질적 혹은 문화적인 요소들의 의도적인 
조합으로 인해 창조된 결과물이 그것의 청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Godart et al., 2020, p. 494). 풀어서 해석하자면, 창의성이란 
순수하게 물질적인 결과물도 아니며 (e.g. 발명품), 문화적인 결과물도 아니다 (e.g. 영감과 
통찰). 또한 창의성이란 그것의 의도된 청자들에 의해 관계론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의 청자들에게 있어서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새로운 결과물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비록 새롭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해도, 그것의 청자들에게 새로운 파급력을 갖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창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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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창의적인 혁신이란 1) 기존의 솔루션을 벗어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 2)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회 집단 (즉, 솔루션의 청자)의 입장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그리고 3) 고립된 행위자의 “창조성”이 아닌, 서로 연결된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혁신 행위자가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안: 가능 미래 앞에서 
우리는 무슨 “혁신”을 할 것인가?

이상, 재난과 혁신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 보았다.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찾아올 
것이며, 재난과 혁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책이 어떤 미래로 우리를 이끌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데에는 시나리오 기법이 널리 쓰이는데, 많은 경우 정형화된 
경우의 수를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난과 혁신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의 사분면을 고안하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단순히 재난의 횟수와 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거나, 혁신의 역량을 수치화 시키는 것으로는 미래 사회의 다면적인 모습을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재난이 적거나 많은 사회 혹은 혁신을 잘 하거나 못하는 
사회로 우리의 미래를 정형화 한다면, 그런 접근으로는 위에서 우리가 검토한 것과 같은 
느리고 구조적인 재난 혹은 대단하지는 않지만 개인과 지역사회를 지켜주는 기술혁신의 
모습을 다 고려해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아래 시나리오들은 무엇보다도 미래에 각종 재난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재난의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면, 재난은 줄어들지 않는다. 재난은 숨겨지거나 
잊혀질 뿐이다. 어떤 미래에서는 재난이 심화됨에 따라 불평등 또한 심화되면서 재난의 
사회적 결과가 증폭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어떤 미래에서는 모두가 
재난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축포를 터트리는 가운데에, 여전히 음성화된 곳에서 
일상적인 재난이 반복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반면, 우리가 재난을 
폭넓게 인식하고 연대감을 쌓아간다면 재난을 직시하고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회를 이루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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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미래

2020년부터 몇 년간 전 지구를 강타했던 코로나-19가 한풀 꺾인 것도 잠시, 기후 변화로 
인한 다발적인 환경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중국 내륙의 사막화는 가속화되고, 
아마존 숲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산업단지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갔고, 그 환경 오염은 한반도와 일본까지 
이르렀다. 여름이면 폭염으로 사망하는 농민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다. 아마존 
벌목지에서 새로운 인수공통 전염병이 출현했다. 잠복기가 길고 치사율이 높은 이 
바이러스가 벌목업을 진행하던 다국적 기업의 노동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다. 
긴급한 조치에도 불구하 고, 육체 노동으로 매일을 꾸려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일을 쉴 
수가 없어 속절없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한국의 대형 제약회사에서 선도적으로 
백신을 내놓았지만, 그 가격이 너무나 비쌌다.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사회적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전염병에 감염된 것은 부주의한 개인의 탓이므로 
건강보험에서 이를 책임지면 안된다는 논리가 급부상했다. 폭락했던 주가는 제자리를 
찾으며 연일 호황이었고, 부동산 가격은 또 다시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재난은 
누군가에게는 사형선고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시나리오 2: 재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미래

코로나-19가 잠잠해 지고, 전 세계는 다시 원래의 평온을 되찾았다. 아니, 되찾은것 처럼 
보였다. 조직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비한 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위기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을 터득했다. 다양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주가는 탄력적으로 우상향을 
거듭했다. 뉴스는 연일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사회의 모습”을 보도했고, 이렇게 
사회는 재난을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사회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극단적인 위기를 경험했던 기업과 국가는 그 어느때보다도 보수적으로 작동하는 법을 
배웠다. 기업들은 탄력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거나 새로 뽑았다. 경영 지표는 안정적이었지만,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 국가는 민영화를 확대해 비용 절감에 나섰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자 노인과 장애인이 가장 먼저 소외되었다. 이들은 수용 시설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비로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수용 시설에 전염병이 돌면 
노인과 장애인이 가장 많이 아팠다. 재난이 극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회에서, 재난은 더욱 
음성화되었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28 _ Vol. 24

시나리오 3: 재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 미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00%에 가까워지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 또한 누그러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성찰적인 목소리가 
사회를 뒤덮었다. 특히 또 다른 전염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높았다. 
사람들은 코로나-19 초기 확산시, 청도 대남병원 등 병원과 공공시설에서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것을 잊지 않았다. 자영업자들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갖추어 나갔다. 정부는 코로나-19 억제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마스크, 검진 키트, 공공의료 시스템 등의 “작은 혁신”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였다는 
점을 배웠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다음에 닥쳐올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자연적, 경제적 
재난에 대한 전망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쏟아냈다. 산업구조 바뀌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사라질 전망이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질병 또한 증가할 전망이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도 언제든지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었다.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는 이를 회피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는 현재와 미래사회의 다양한 
재난과 이에 대응하는 혁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사회 각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었다.

위의 세가지 시나리오는 물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미래상이다. 따라서, 위 
시나리로부터 고찰 해 볼수 있는 미래에 대한 상상력은 크게 두 가지의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우리에게 어떤 형태의 미래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가? 둘째,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가?

<표 1. 시나리오별 분석>

재난에 대한 사회적 이해 혁신의 민주성과 유연성 정책적 대응능력

시나리오 1 중 하 중

시나리오 2 하 중 하

시나리오 3 상 상 상

먼저, 우리는 시나리오 1과 2의 어두운 측면을 미래에 골고루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재난에 대한 담론이 자연 재해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사고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 또한 일시적인 경향이 높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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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시나리오 1의 경우 특히, 국가와 기업의 혁신 전략이 시장 중심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미국과 같은 국가는 시나리오 1과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하겠다. 정책적으로 대규모 혁신을 적극적으로 꾀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회피하는 시나리오 2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대규모 
혁신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 구석구석의 불평등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3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시나리오 2의 경우 특히, 재난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상상하는 재난의 전부가 되어서는 위험한 이유다. 현재 
각국의 기업들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구조조정이 용이한 
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업의 생존에 유리한 조직구조가 
반드시 기업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국 사회는 IMF를 
거치며 뼈저리게 배운 바 있다. 시나리오2는 비록 코로나-19는 극복하고, 기업들은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 내고, 더 나아가 성장 마저도 이루었지만, 사회 
구성원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더욱 증폭된 불안과 위기 속에서 일상을 보내야 하는 사회다. 
재난을 재난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를 풍요와 성장의 이면으로 몰아낸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2가 보내는 경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 3은 비록 여러 위기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시나리오 1과 2에 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재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사회 전체가 자각하고 이에 대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재난이 사회의 구조와 
역사적인 맥락에 착근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 사회이기에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사회적 갈등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창구가 된다. 사회이론가 루이 코져 (Lewis Coser)는 사회적 
갈등을 “지위, 권력, 부족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 그룹간의 경쟁으로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할 뿐 아니라,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Coser, 1967, p. 272). 그는 사회의 갈등을 관찰하면 그것을 통해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시나리오 3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변화 
속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 주체들 또한 정책 입안의 
공동 주체로 포섭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혁신의 모습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이 각각의 다면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언하고 구현해 나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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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자 폴 파머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 이다 (Everyone knows that suffering exists. The question is how to define 
it)”라고 썼다 (P. Farmer, 1996, p. 261). 재난, 고통,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의 비극은 재난으로 여겨지지 못하거나,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로 고민되지 
못한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우리가 학습한 재난의 모습이, 사실 
더욱 심도 있게 고민되어야 하는 것임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재난은 느리고, 구조적이며, 
일상적이다. 주목하지 않는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재난은 언제나 진행중이었으며,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의 집단 기억을 경험하게 해 주었지만, 동시에 재난과 그것의 극복 방법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조장할 위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위기로부터 기회를 만든다고 하는 상투적인 
표현이 있는데, 지금은 그 지혜를 되새길 때가 아닐까 한다. 단,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기회”는 재난을 함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기회 여야 
한다. 다양한 재난은 지금 이순간에도 진행중이며, 미래에 닥쳐올 모든 재난은 지금 우리 
사회의 지형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들이 초래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난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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